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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Barro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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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정부를 운 하기 한 제조건으로 정부의 최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

조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행정개 은 국가의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Fukuyama, 2004). 지 까지 정부규모와 련된 연구는 단순하게 공무원 수나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왔다는 에서 비교 상국가의 성이나 연구결과의 

실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하게 지표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한계

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 에 있어 공･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 의 정부규모를 제시

하기 해 정부의 소비지출규모를 정부규모로 악한 Barro모형을 이용하 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37년의 기간에 걸쳐 OECD 회원국들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자료를 토 로 패 분석을 한 결과 정부의 최 규모는 실질GDP내 14-15% 정도로 

분석되었다. 미국, 룩셈 르크, 그리스 등이 최 규모에 가깝게 정부를 운 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의 OECD 국가들은 최 규모에 비해 큰 정부규모를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정부규모는 12.3%로 최 규모에 비해 2-3%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서구선진국에 비해 정부규모가 크지 않으며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민간부문에 잘 응하기 

해서는 정부규모를 증가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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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공황과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자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수요창출을 강조하는 케인지안 경제이론이 주

목받게 되었으며 정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공공부문의 과도한 복지지출과 정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이 지적되자 각

국의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가치를 토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는 행정개

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 범위를 

넓게 인정하던 전통적인 케인지안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의 역할(role)은 그대

로 유지한 채 정부의 규모(size)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쟁과 선택을 정부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

로 시작되어 세계 각국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은 성과평가

와 경쟁원리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민영화, 민간위

탁,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를 위한 전략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

도 있다(Duleavy et, 2006: 471).

우리나라의 정부규모 관련 행정개혁은 김영삼 정부의 ‘작지만 강한 정부’로부

터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의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에 이어 노무현정

부의 ‘효율적인 정부’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자유

주의자들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정부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매우 방만하고 비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증가

하는 사회복지 수요 등에 비추어 현재 정부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대립되고 있는데1)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의 근

거 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김판석 외, 2007). 특히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

1) 작은 정부가 무조건 선호되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담당했던 SOC 부문의 도로, 항만, 공항 등이 

지금은 민자유치에 의해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거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역민영화

(reverse privatization)와 역계약관계(contract-back-in)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민간부문에 이

양할 수 없는 정부의 핵심기능과 영역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고 있다(문명재･주기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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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최적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국가의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Fukuyama, 2004). 

지금까지 정부규모와 관련된 연구는 단순하게 공무원 수나 정부의 재정지출 규

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국가의 적절성이나 연구결과

의 적실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하게 지표를 비교한 선

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공･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최적의 정부규모를 제시하기 위해 정부지출규모를 정부규모로 파악한 Barro모

형을 이용하였다.2) Barro모형은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노동, 자본과 

함께 정부지출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출과 GDP 변화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동태적이며 이론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 받는다(Karras, 

1997). 본 연구는 Barro모형을 이용해 정부의 최적규모를 제안하기 위해 1970년부

터 2007년까지 37년의 기간에 걸쳐 OECD 회원국들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자료를 토대로 패널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

부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정부규모의 이론적 논의

1. 정부규모에 한 국내･외 연구

정부규모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정부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적 틀과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박동서･최병선･이달곤･권해수(1992), 정

부규모를 공무원 수, 정부부처 수, 재정지출로 한 김근세･권순정(1997), 정부규모

를 정부지출의 일반회계세출결산액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로 한 이명석

2) 정부규모의 측정에 정부지출에 더해 정부의 역량이나 규제와 같은 비계량적 요소들을 고려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정부규모를 제시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정부규모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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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지대추구이론을 적용하여 작은 정부를 사회적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도구로 

본 윤영진(2001), 작은 정부의 국내 현실적 적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백완기

(2002), 정부규모를 정치이념, 사회구조, 문화요인에 의해 분석한 박종민･왕재선

(2004), 김대중 정부의 정부규모를 인력, 예산조직, 법령의 변수로 실증분석한 결

과 작은 정부 개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김근세(2005), 정부의 특성과 동태

적 모습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작고 강한 정부를 정부규모는 작지만, 적정한 정

부기능의 범위를 가지며, 강한 정부의 역량을 가지는 것으로 본 문명재･주기완

(2006), 세계화가 정부에 미친 영향을 신자유주의, 신맑스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

누어 우리나라 정부규모를 GDP 대비 총예산 비율로 보고 실증분석한 하태수

(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정부규모에 관한 국외 연구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역할의 결정에 있어

서 중위투표자 이론을 제시한 Downs(1967), 민간부문보다 낮은 공공부문의 생산

성이 정부규모 증가를 가져온다는 Baumol(1967),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정부

팽창에 대한 비판의 Buchanan(1967), Niskanen(1971), Cameron(1978), Higgs(1987) 그

리고 Muller(1987), 민주화에 따른 주민수요의 급증으로 정부규모의 증가를 이해하

는 Pelzman(1980)과 Muller(1986), 압력집단간의 경쟁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는 Becker(1983), 정부규모에 있어 그림자 영역(shadow of government)을 논의한 

Light(1994), 시민수요 파악의 어려움으로 정부는 적정규모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는 Stanbury & Thompson(1995), 공공부문 임금이 정부규모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는 Ferris & West(1999),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즉 세계시장의 개방

으로 국제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규모가 증가한다는 Rodrick(1998), 정부규모

는 시민의 수요보다는 정부관료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는 Garrett & Rhine(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규모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왜 정부규모가 증가하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어디부터 비효율적인 증가분인가 어

디까지가 적정한 정부규모인가에 대한 전제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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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규모에 한 이념  논의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정부규모 축소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을 강

조하는 보수와 정부규모 확대를 통한 복지강화라는 진보의 이념적 논쟁으로 양분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각국이 추구한 정부형태는 20세기 중반까지 복지국가를 

위한 큰 정부를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였으며 현대에는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능력 있는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형

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의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

던 권한을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조직 등으로 이전 할 뿐 실질적인 정부규모의 축

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맑스주의자들은 신

자유주의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억압기능과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축적(경제성장)지원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위축되더라

도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사회민

주주의자들은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중단되지만 간접적으

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을 강화하므로 정부의 경제기능도 축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이념적 논쟁과는 별도로 정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하태수, 2007).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는 OECD 가입 IMF 외환위기 등 세

계화 과정 및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정부규모 축소가 진행되었다.3) 그러나 김영

삼 정부의 정부규모 축소를 위한 행정개혁은 인력･조직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예

산과 법령은 증가추세를 보여 근본적인 정부규모의 축소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규

제기관 및 중앙관리기관의 강화도 이루지 못해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 전략이 성

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근세･권순정, 1997). 김대중 정부도 정치적 

3)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사부문의 경영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시키려는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 출발한다. Miller(2006)는 큰 정부

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지출하며, 가계소득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비용을 증가

시키며, 고용을 방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침해하며, 시장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방해한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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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위직과 생산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소 총량적

인 인원감축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정부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김근세, 2005). 노무현 정부는 정부규모의 축소보다는 확대 및 기능강화에 초

점을 두고 정부를 운영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인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정부규모 축소를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로 가시화 되는 경향

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선진국의 1/3수준이며 인력증원도 우편, 교육, 

그리고 경찰 등 민원현장의 서비스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규모의 

축소 논의는 부적절 하다는 진보진영의 주장과 우리나라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

고 있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반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정부규모의 개념  측정지표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 수 또는 재정지출 측면에서의 관리론적 접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의 정도에 따른 경제학적 접근, 개인자유를 최대한 보장

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권력적 접근으로 구분한다(김찬동, 2007). 따라서 정부규

모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정부규모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정부의 범위

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그리고 정부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기준의 세 가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규모에 대한 합

의된 개념이나 측정지표가 없는 상태이다. 

1) 정부의 개념: 정부의 범 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정부규모와 관련된 첫 번째 논쟁은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정부를 국가 통치기구 내지 국가권력구조로 본다. 반면에 협의

의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를 의미하며, 정부를 행정부의 조직･작
용의 형태로 본다.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협의의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윤영진, 2001: 146). 협의의 정부는 다시 준정부기관 및 비영리공익기관, 그리

고 공기업 등을 정부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준정부기구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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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같은 그림자 정부(shadow of government)는 종종 실제 정부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보다 정확한 정부규모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부

의 예산지원을 받는 거의 모든 조직을 정부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Light, 1999). 

정책수단을 이용해 그림자 정부를 포함한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기

도 하는데 조직화된 정부(direct government)와 함께 그림자 영역으로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 정치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계약(contracting), 보조금(grant), 

직접대출(direct loan), 대출보증(loan guarantee), 공적보험(government insurance), 조

세지출(tax expenditure), 사용료 및 과징금(fees and charges),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현물보조증서(voucher) 등 고려하기도 한다(김준기, 2002) 최근에는 정

부규모는 단순한 크기(size)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과 역량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문명재･주기완, 2007). 하지만 이와 같이 정부의 기

능 범주를 구분하고 역량과 함께 정부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

확한 정부규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기능은 배타적으

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며 중복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과 정

부의 역량과 같은 개념을 구체화하기 어려워 정확한 정부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의 범위는 조직, 인력, 예산과 같은 숫자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태도와 같은 기대변수를 포함하는 국가가 행사하는 영향력과 동원되는 자

원까지로 정의되는 것이며(박동서 외, 1992: 39-40) 이와 함께 측정가능한가의 문제

를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2) 정부규모의 측정 지표

정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정부규모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정부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정부규모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부규모를 확

정지을 수 있는가와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가이다. 뿐만 아니라 지표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

으로 측정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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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규모의 측정 대상

시장(민간인)

그림자 정부

(민간인)

정부

(공무원)

선행연구들은 정부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공무원의 수, 규제법률의 수, 

정부의 재정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로 인구 1000명

당 공무원의 수와 같은 방법이 있다. 공무원 수로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통일

된 기준으로 국가 간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준정부기관, 민간위탁, 계약직 

등 그림자 정부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 체계를 지니고 있는 현대 정부구조에

서는 국가별 인력운용 체계가 매우 다르게 존재해 공무원의 수로 정부규모를 파

악하고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군인을 공무원으로 포함할 경우 모병제와 

징병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크다. 

다음으로 정부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정부지출이 있

다. 정부지출은 <그림 1>의 어두운 부분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그림자 정부도 포

함한다. 이렇게 정부지출이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모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책임

운영기관, 산하기관 등 독립된 조직행태가 증가하는 현대정부의 특성상 이들의 

지출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은 정확한 정부규모 측정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Light, 

1999).4) 하지만 단순하게 지출만으로 정부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정부규모를 수량

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교 국가간의 차이

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5)

4) 이때 정부지출은 투자의 경우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소비의 경우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

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지출이 소비와 투자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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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부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규제법률의 수 등 영향력과 같은 강도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orcherding, 2004). 정부는 재정지출 

뿐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민간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 과다한 재정지출은 국

가채무를 증대시키고 지나친 규제는 경제활동 자유를 제약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

해하므로 정부규모의 측정은 재정지출과 규제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법률의 수를 측정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 지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처벌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등 정확

하게 정부의 영향력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연구들이 정부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지표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

부 자체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이 가

능한 방법으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용(labor), 자본(capital) 그리고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6) Barro(1990)는 고

용과 자본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이 함께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가정을 이용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최적규모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접근법은 단순하게 정부지출로 정부규모를 파악하거나 정부지출과 

GDP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국가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된 정부규모의 설명력

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5) 자료입수와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GDP 대비 재정지출을 주로 사용하는데 국가간 

비교에 있어 상대가격의 문제, 지역통화의 문제, 비시장 부문의 공공재 계산 등의 문제점이 있

다. 

6) 이 방법은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국가경제

의 각 주체별 경제활동내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변화와 서로 간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알아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각국 정부규모를 비교

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7) Lane(1995: 5-9)은 정부규모를 ‘정부활동과 및 정부권한의 결과’로 보는 권한적 해석, ‘정부소비, 
투자 및 이전지출액’으로 보고 예산에 초점을 맞추는 분배적 해석,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보
는 배분적 해석, ‘정부생산’으로 보는 공공재공급 해석, ‘정부의 생산수단 소유’로 파악하는 소

유측면의 해석, ‘정부조직의 노동력 고영정도’로 보는 고용면의 해석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대

부분 민간부문과 대비되는 정부지출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Barro(1990)의 제안은 매우 

타당하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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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최 규모: Barro모형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차이, 불완전한 행정체제 등 지속적인 행

정수요 창출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작은 정부 논의를 수용해 왔으며 적정규

모에 대한 판단 없이 규범적인 측면만 다루어왔다(윤영진, 2001, 백완기, 2002). 후

쿠야마(2004)가 지적한 것처럼 약화시켜야할 정부영역과 강화시켜야할 영역이 구

분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감소시

킬 수도 있다.8)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최적 정부규모를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부규모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정부규모의 관계는 이론적 중요성이나 다양한 실증연구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합의된 이론이 없다(Karras, 1997: 281). 정부규모의 증가

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주장(Landau, 1983; Grier & Tullock, 1989)과 정부

규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Ram, 1986)이 공존하고 있으

며, 이외에도 정부규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연구(Kormendi & Meguire, 1985), 정부규모의 증가가 GDP성장과 약한 상관관계를 

간다는 실증연구(Levine & Renelt, 1992), 정부규모를 군비(military), 일반행정지출

(flow government), 자본지출(non-military public capital stock)로 구분해 투자성 지출

만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미친다는 연구(Aschauer,1989)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

한다. 

최근 정부규모가 경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는 별도로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최적규모에 관한 내용인 Barro모형이 

주목받고 있다. Barro모형은 Romer(1986)와 Lucas(1988)에 의해 발전된 내생성장모

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이론적 기반으로 경제학적 접근을 이용해 GDP 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최적규모를 제시한다. 내생성장모형은 기존의 외생성

장모형(exogenous growth model)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

8) 후쿠야마(2004)는 정부의 기능을 적극적 기능, 중간적 기능, 소극적 기능으로 나누고 독립국가

의 형성기를 nation-building으로 정부의 틀을 잡고 역량을 갖추는 단계를 state-building으로 구분

하여 단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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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은 교육받은 노동자, 자본, 정부규모와 

같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Lucas, 1988).

Barro모형에서 정부는 조세와 같은 강제적 수단으로 수입을 마련하고 국가전체

의 치안, 경제성장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정부규모가 최적 상태보다 작거나 큰 경우 모

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규모와 경제성장률은 <그림

2>와 같이 ∩형태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즉 정부규모의 증가가 경제성

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극대가 되고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는 시점 이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것이다.

<그림 2>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주: Barro(1990: 118)

Barro모형을 이용해서 정부의 최적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몇 가지 행정학적 의

의를 갖는데 첫째 정부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자본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교육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

는 점, 둘째 정부의 영향력과 같이 측정하기 곤란한 지표와 준정부(shadow 

government)와 같이 정부규모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정

확하게 정부규모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부규모를 수량화해 구체적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부규모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장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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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1. 자료의 수집

정부지출을 정부규모로 가정하고 분석하는 Barro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을 정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계량분석자료로 30개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중 1970년

부터 2007년까지의 실질GDP(GDPV), 정부지출(CGV), 고정자본(GTCFV), 고용

(ET) 항목을 이용하였다.9) OECD 국가들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몇 가지 장

점이 있다. 첫째, 통계자료는 지표의 정의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OECD는 회원국들에게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OECD 정부영

역(government sector)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지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림자정부인 준정부･비영리조직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어 점점 규모가 증가되

고 있는 준정부･비영리 조직 등 정부기관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상들을 정

부규모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부규모의 일반화와 이론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

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OECD, 2007: 342).10) 둘째, OECD 회원국은 다른 나라

들에 대해 배타적 기준을 가지므로 이론의 일반화와 함께 어느 정도 정부의 특수

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는 최상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경제･사회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공통목적으로 공유하는 국제단체이다. 

OECD는 다른 국제단체와 달리 일정한 경제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국들은 준수해야할 정부분야의 기준도 요구받는다. 즉 OECD는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경제･정치･사회적 수준을 공유하는 폐쇄그룹이며 따라서 OECD

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준거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영, 1998: 283). 

9) 개별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stats.oecd.org/glossary/ 참조

10) 통상 공기업은 민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통상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기

관만을 공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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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들은 매년 관찰된 정보를 표본에 포함시키는 패널자료

(PCS: Pooled Cross-Section) 형태로 수집되었다. 패널자료 형태로 수집된 자료를 기

초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는 시계열분석이 목적으로 하는 시간의 변화에 기초한 각 

변인의 변량은 물론, 시간과는 독립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각 국가 단위별로 나타

날 수 있는 변인의 변량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계

열적 회귀분석(PLS: 패널최소자승법)에서는 표준선형 모형(linear equation model)

의 가정들이 쉽게 위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위근검정

모형(GLS)에 기초한 회귀분석을 이용하기도 한다. GLS에 기초한 회귀분석은 수

집된 자료의 성격이나 분석의 필요에 따라 표본에 포함된 국가군들과 관찰시점을 

나타내는 모조변인을 만들어 각 모조변인에 의한 상수항으로 절편의 값을 달리하

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국가군들과 관찰시점의 영향을 각각의 분

서에서 얻어 지는 무작위 변인들로 추정한 후 그 평균을 공통절편으로 추정하고 

이를 상수항으로 대체하는 무작위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두 가지로 나

뉜다. 고정효과모형은 자기상관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대한 단위효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상수항까지도 포

함하여 각 관찰시점과 개별국가에 대한 모조변인들을 일일이 지정함으로써 절편

들이 집단이나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고정효과모

형은 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모조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높은 자유도를 이

용하기 때문에 무작위효과모형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고정효과모형은 각 국가군과 관찰시점을 나타내는 모조변인이 동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제약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단지 그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정의 관

찰시점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한다. 이와 달리 무작위효과모형에 

기초한 GLS 회귀분석은 각 국가군과 관찰시점에 나타나는 영향을 각각의 체계적

인 순서에 의하지 않고 무작위로 측정함으로써 패널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

기상관관계에 의한 문제점을 보정함은 물론 고정효과모형에 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자유도에 기초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김영수･장용석, 2002: 39-41).11) 이러한 

11) 패널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영수･장용석(2002: 39-4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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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패널최소자승법(PLS)와 함께 GLS회귀분석에 있어 고

정효과모형과 무작위효과모형을 동시에 분석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설계 

Barro(1990)가 제안한 정부의 최적규모 모형함수는 수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수식(1)      



이때 Y는 실질GDP(GDPV)를 K는 자본(CTCFV), L는 노동(ET), G는 정부지출

(CGV)을 의미한다.12) 수식(1)에 Y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요소를 적용하면 수식

(2)로 표시할 수 있다

수식(2) 


 











이때 는 고용탄력성(output elasticity of labor employment) 이며, MPK는 자본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capital), MPG는 정부서비스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government services)을 의미한다. g는 노동(ET)대비 정부지출(CGV)의 정

도(G/L), G/Y는 실질GDP 대비 정부지출규모(size of government consumption)이다. 

수식(2)에 따라 정부서비스의 생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MPG=0 상태에서 정부규모 실질GDP와 계가 없다

안가설: MPG>0, 상태에서 정부규모는 실질GDP에 정  향을 미친다.

12) 정부지출은 규제나 환경보호와 같이 민간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

만 이번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실증연구결

과는 Barro(1981), Ram(1986), Karras(1993), Evans & Karras(1994)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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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정부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MPG=1 상태에서 정부규모는 최  상태이다.

안가설: MPG<1 상태에서 정부규모는 과 상태이다.

안가설: MPG>1 상태에서 정부규모는 부족 상태이다. 

MPG=1은 정부가 재화를 1단위를 투입했을 때 실질GDP에 1단위만큼 생산되

는 최적상태로 MPG가 1이 되는 정부의 최적규모 을 알기위한 방정식은 수식(3)

과 같다. 

수식(3) 


 


 


 



3. 분석결과

1) 정부규모의 변화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규모는 <그림 3>과 같이 1970년대 이후 증가추

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은 OECD 국가

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년도별 평균 정부규모 
(OECD,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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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은 스페인(ESP), 아이스랜드(ISL)와 포루트칼

(PRT)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영국(GBR), 미국(US), 뉴질랜드(NZL)와 같이 대

표적인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을 주도한 국가와 우리나라(KOR)를 포함한 대다수

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정부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보다 구체적으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국가별 GDP대비 정

부지출을 통한 정부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정부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전

통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SWE)으로 28.8%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미

<표 1> OECD 국가별 정부규모
(1970년-2007년, 단  %)

국가 평균 최고 최 2007년 국가 평균 최고 최 2007년

AUS
18.3 20.1

(1991)
16.1

(1971)
18.1

ISL
21.7 25.4

(1995)
16.6

(1971)
22.8

AUT
19.1 20.2

(1982)
17.6

(2007)
17.6

ITA
20.6 22.1

(1983)
18.4

(2000)
19.2

BEL
24.5 26.8

(1981)
21.9

(2007)
21.9

JPN
15.4 17.9

(2003)
13.5

(1973)
17.2

CAN
22.8 25.8

(1975)
19.2

(2000)
19.5

KOR
14.9 20.4

(1970)
12.1

(2004)
12.3

CHE
11.5 12.0

(1992)
10.5

(2007)
10.5

LUX
16.3 17.7

(1982)
14.6

(2007)
14.6

CZE
21.4 24.6

(1993)
18.5

(2007)
18.5 MEX

10.3 12.1
(1986)

8.6
(2007)

8.6

DEU
19.2 19.8

(1996)
18.2

(2007)
18.2

NLD
23.7 25.9

(1987)
21.6

(1974)
24.4

DNK
26.3 30.0

(1981)
24.8

(2007)
24.8

NOR
21.7 23.3

(1992)
20.8

(1997)
21.2

ESP
15.5 19.1

(2007
10.8

(1973)
19.1

NZL
18.0 20.5

(1978)
16.2

(1974)
17.5

FIN
22.4 25.7

(1992)
18.3

(2007)
18.3

POL
18.7 21.7

(1992)
16.8

(2007)
16.8

FRA
23.5 25.8

(1993)
21.5
(1974

22.7
PRT

17.4 20.7
(2005)

10.9
(1973)

19.8

GBR
23.8 28.0

(1975)
20.4
(2001

20.5
SVK

20.3 25.4
(1993)

16.8
(2007)

16.8

GRC
14.7 16.9

(1987)
11.5

(1987)
13.6

SWE
28.8 32.6

(1993)
23.6

(2007)
23.6

HUN
22.9 29.9

(1993)
19.1

(2007)
19.1

TUR
7.2 8.7

(1999)
5.3

(1970)
7.3

IRL
23.1 30.0

(1980)
15.8

(2005)
16.1

US
17.7 23.2

(1970)
14.3

(2007)
14.3

주: ()안은 최 규모와 최소규모 해당 년도임, 덴마크와 멕시코는 최근 변화에 주목하기 해 최소값과 

01.% 차이인 2007년도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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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국, 뉴질랜드를 살펴보면 미국(US)의 경우 평균 정부규모는 17.7%였으며 

2007년에는 조사기간 내 최저규모인 14.3%까지 감소하였다. 영국(GBR)의 경우 평

균 정부규모는 23.8% 최고 28%까지 증가했던 정부규모는 2007년 20.5%까지 감소

했으며 뉴질랜드(NZL)의 경우 평균 정부규모는 23.7%이고 2007년에는 17.5%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KOR)의 경우 1970년이 20.4%로 가장 높았으며 2004년에는 

12.1%로 가장 낮았고 2007년에는 12.3%로 2000년 이후 1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부의 최 규모

<표 2>는 Barro모형의 수식(1)에 따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최소자승

법(PLS: Pool Least Squares)과 함께 단위근검정모형(GLS)의 고정효과모형과 무작

위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세 가지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신

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첫 번째 모든 모형은 패널최소자승법과 단위근검정모

형 모두 분석결과 99% 범위 내의 신뢰수준을 얻었다. 유럽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araas, 1997)와 달리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은 정부의 한계생산

(MPG)이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이 실질GDP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모형 전체의 

신뢰도(P값)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에서도 Barro모형이 정부

<표 2> OECD 정부규모가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PLS GLS

intercept 고정효과모형 무작 효과모형

a
0.72***

(15.76)

0.70***

(14.44)

0.70***

(14.88)

MPK
0.10***

(20.24)

0.09***

(3.84)

0.10***

(4.94)

MPG
0.41***

(2.80)

0.30***

(2.01)

0.33***

(2.20)

R-squared 0.29 0.36 0.34 

Prob(F-statistic) 0.00 0.00 -

주: *** 99% 이상 신뢰도, (t)값은 모두 오차의 표 편차보다 작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어떤 편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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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나타났다.13)   

개별국가를 일반회귀분석결과 노동과 자본의 경우 실질GDP 증가에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규모의 경우 실질GDP 증에 무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14) 결국 개별국가들의 최적규모에 대해서는 유의

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정부의 최적규모를 구하기 위한 수식(3)을 통해 <표 

3>과 같이 유의미하게 일반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최적규모를 제시할 수 있었다. 

OECD 회원국들 정부의 최적규모에 관한 분석결과인 <표 3>은 독립변수와 모형 

전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편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OECD국가 정부의 최적규모는 실질GDP 대비 14-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15). 

2007년 현재 최적규모와 유한 정부규모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US), 룩셈브르크

(LUX), 그리스(GRC)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최적규모에 비해 큰 

정부규모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MEX), 스위스(CHE), 터키(TUR) 

및 우리나라(KOR)의 정부규모는 최적규모에 비해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OECD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방법 PLS GLS

interecpt 고정효과모형 무작 효과모형

a
0.77***

(17.81)

0.76***

(16.67)

0.76***

(17.07)

MPK
0.09***

(20.09)

0.07***

(2.96)

0.08***

(3.92)


0.15***

(6.43)

0.14***

(5.88)

0.14***

(6.04)

R-squared 0.32 0.38 0.37 

Prob(F-statistic) 0.00 0.00 -

주: *** 99% 이상 신뢰도, (t)값은 모두 오차의 표 편차보다 작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어떤 편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선행연구(Karras, 1997: 286)는 하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고용(a)항목의 계

수가 높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MPG:는 -0.6, p=0.54이 나타났다

15)  Karras(1997)는 Barro모형을 이용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최적규모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정부지출의 최적규모는 실질GDP 대비 약 18%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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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정부규모에 관한 연구는 국가재정 및 부채 문제, 감세 대 증세라는 조세정책 문

제, 규제 개혁문제, 중앙정부의 조직정비 문제,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 지방정부로

부터의 분권화 문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등의 이슈들과 결부되면서 매우 복잡

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김판석 외, 2007: 216;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부규모

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왜곡되고 있는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

기 위해 중앙정부 규모 축소와 더불어 공공기관 전체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행정개혁 국가들과 다른 형태의 경

제･사회구조를 띠고 있으며 노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새로운 행정수요를 증가

시키고 있어 정부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합의된 의사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규모가 크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는

데 그 결과 억압적이며 규제 중심적인 국가개입에 의한 심리적･문화적 인식에 따

라 실체적 사실과 관계없이 막연하게 정부의 규모가 크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안병영 외, 2007: 28-29; 안병영, 1994). 두 번째는 신

자유주의 행정개혁과정에서 복지지출과 탈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탈규

제를 중심으로 정부규모가 크다고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과도한 복지지출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발전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

응으로서 민영화와 같은 경제관계의 탈규제에 초점을 두어왔다(하연섭, 2006). 하

지만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의 과정에서 복지지출과 탈규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작

은 정부를 강조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우리나라는 정부규모가 크

다고 인식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권에 이전 정권과는 다른 차별성을 부

여하는 반복된 과정에서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전 정부규모를 비효율적이고 크다

고 지적함으로써 정부규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규모가 크다는 인식은 과학적이고 타당한 분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정부규모의 연구가 주제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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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크다고 인식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최적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

고 Barro모형을 토대로 정부의 최적규모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지

금까지 정부규모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수나 GDP 대비 정부지출의 

산술적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비교는 

각 나라별로 독특한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며 특히 지표를 수집

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규모의 측정지표인 정부지출과 함께 노동 및 자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사한 정부구조를 보이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

으로 Barro모형을 이용해 패널분석한 결과 정부의 최적규모는 실질GDP내 14-15% 

정도의 정부지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룩셈브르크(LUX)와 미국(US)은 2007년 최

적정부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벨기에(BEL), 네덜란드(NLD), 프랑스(FRA) 덴마

크(DNK), 노르웨이(NOR), 스웨덴(SWE) 등은 최적규모에 비해 5% 이상 높은 정부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정부규모는 12.3%

로 최적규모에 비해 2-3%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서구선진국에 비해 정부규모

가 크지 않으며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민간부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규모

를 증가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지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최적규모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지만 정부의 민간에 대한 영향력은 지출규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통계적으로 OECD 회원

국들 중 우리나라 정부의 지출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4% 정도로 민간부문의 의

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재정경제부, 2007).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모두 지출규모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미치

는 영향력으로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

구하고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부규모 관련 행정개혁이 총량에 대한 규제

보다는 수평적 횡적 유연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전략적 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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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출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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